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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대한의사협회지

서론 

2015년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및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발생된 C형 간염 집단감염 사

건은 국내 의사면허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19대 국회 최종 본회의에서 주사기 재사용을 금

지하고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의료인 자율규제의 핵심은 면허관리이다. 의사의 자율성

에 기반하여 면허관리기구를 운용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집단감염이라는 의료사고를 계

기로 면허관리 강화를 위한 논의가 재개되었다. 보건복지부

는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의료법 개

정 내용에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의료인에 대한 면

허취소 등 처벌규정 강화 외에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및 경

제적 이익의 환수 등도 포함되었다. 

	의료 전문직의 자율규제는 구성원의 비윤리적 행위 등을 

전문직 내부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이다. 전문직 자율규제

에 대해 그 동안 진행된 논의는 시기, 주체, 권리의 범주 등

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공존한다. 본 논문은 자율규제 찬

반 논의와 별도로 의료법 중심으로 자율규제의 근거와 방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율규제의 특징과 현황을 살펴본 

후, 규제 관련 의료법 개정 사례를 검토하고, 의료인 자율규

제 추진 방향의 변화 및 관련 법제도 개편 가능성에 대한 견

해를 제시한다. 

전문직 자율규제 

자율규제란 공동의 관심과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

이 구성원에게 그 조직의 권위와 일정한 권한을 바탕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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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5, reuse of disposable needles at a few local clinics caused herd infections of hepatitis. This triggered a review 

of the current medical license control system and resulted in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to increase regulation 

of medical doctors. This article explores the basis and direction of self-regulation of medical profession in terms the 

revision cases of the Medical Law and new ways to restructure the legal system with regard to medicine. It is expected 

a self-regulation scheme can be developed based on medical professionalism and new medical law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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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의 주체가 정부

가 아니고, 규제의 대상인 피규제 단체 등이 자신들이 지켜

야 할 기준을 스스로 수범하도록 하여 규제의 주체가 되도

록 하는 것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자율규제는, 공적 부분에

서 규제에 대한 권한을 국가가 직접 행사하지 않고 이를 자

율규제기관에 위임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규제가 촉진된다

[1]. 현재 논의되는 자율규제는 구성원들 자체적으로 실행하

는 자율규제, 정부주도의 자율규제, 정부가 규율을 제정하는 

경우까지 모두 망라되어 있다. 서로 상이한 범주가 동일명칭

으로 사용되고 있어 혼동의 여지가 있다.  

전통적인 명령지시적 정부규제를 지양하고 자율규제를 도

입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수렴되며[2] 이 외에도 환경변

화의 적응성이 도입의 근거가 되고 있다.  

자율규제는 그 성격상 외부 정부기관의 간섭이 최소화되

므로 규제수준의 결정과 시행에 구성원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율성은 구성원의 전문성 발휘의 토대가 된다. 규

제의 집행에는 감시비용과 순응확보비용이 수반되는데 잠재

적 피규제자인 구성원이 규제비용을 부담하므로 비용이 줄

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한 구성원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규

칙을 세운 것으로 규칙에 유연성을 부여하면서 정책의 상황

변화에 적응성을 높일 수 있다[3]. 자율규제는 구성원 자신

들이 법령상 자신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스스로 마련하

고 집행하는 것이다. 자율규제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정부규제와 달리, 전문화된 현대

사회에서 획일적인 행정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고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변호사법,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및 세무사법에서 전

문가 단체의 징계 및 징계요구권 등 자율규제수단을 규정하

고 있다[4].

변호사 등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변

호사의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다. 품위손상, 변호사법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변호사법에 근거하여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권한을 가지며 제명 또는 영구제명의 수준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변리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경우 전문가위원회의 의

결에 따라 처분청이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변

리사법 제16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및 세무사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변리사징계위원회,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및 세무

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특허청장,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징계권한을 가진다. 이때 개별 협회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여하며 징계요구권을 갖는다. 

이러한 전문가 단체 수준의 자율징계 요구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어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료법 제66조의2에 ‘중앙회

의 자격정지 처분요구’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는 개정이 있었

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의사의 자율규제는 대한의사협회(의

협)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자율규제 수단은 보수교육과 

연계된 ‘면허신고제도’ 등이 있으나, 제한적으로 의료법 제

66조의2에 규정된 ‘중앙회의 자격정지처분요구’를 검토한다. 

동법 제66조의2의 규정은 동법 제66조제1항제1호와 같이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각 중

앙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사윤리를 위배

하는 등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게  

3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 등의 징계 결정 등, 자율적 규제

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와 변리사 등과 달리 법

적·행정적 불이익에 해당하는 징계가 아니어서 의료의 질

과 안전을 담보하는 징계로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

이 있다. “현행 의료법 제28조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

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종사자들의 단체 결성

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단체는 구성원 권익보

호 증진 등의 ‘자율성’은 물론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

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 

단체의 공익적인 역할의 필요성에 따라 변호사법,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에서는 각 단체의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 반

면, 의료법에서는 의료인단체의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 규

정이 전무하여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4].

Table 1과 같이 단체의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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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과 달리 의료인 단체는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 규정이 전무하여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점이 제66조의2 조문 신설의 배경이

었던 것이다[5]. 동법 개정 과정에서 의료인 중앙회는 행정

처분 권한 위임 등을 통해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면 자정 활동

을 강화하고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6]. 그

러나 의료인 중앙회가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하여 의료인 품

위 손상을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한 현황에 대한 평가

가 필요하다. 한편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해 의료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7]도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정 의료법이 공포된 2011년 4월 28일 이후 제66조의2 조

Table 1.  Current state of self-regulation among specialist groups, Korea

Attorney-AT-Law Act Patent Attorney Act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Disciplinary   
   authority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of Korean  
   �Bar Association (Ministry of Justice is 

responsible only for the composition of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y take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patent 
attorney, subject to resolution 
thereon by the Committe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take a 

disciplinary action against him 
in accordance with a 
resolutions of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Disciplinary Committee.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may issue an order 

for disciplinary action 
following a resolution by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Disciplinary Committee

Authority of  
   �disciplinary 

action and 
expulsion 
of 
members  
of the 
association

The President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shall request the Attorney 

Disciplinary Committee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to commence a disciplinary 
action against such attorney-at-law.

The chief prosecutor of a district  
   �prosecutorsʼ office and the president of 

any local bar association shall file an 
application for the commencement of a 
disciplinary action against such attorney-
at-law with the President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The Association may request of  
   �Disciplinary Committee to 

commence a disciplinary 
action to members.

The Institute may file a request  
   disciplinary action.

The Korea Association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may expel a member who 
degrades certified tax 
accountantsʼ dignity or who 
violates the regulations of 
the Korea Association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with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Types of  
   �disciplinary 

actions

Permanent disbarment 
Disbarment
�Suspension from practicing for not  
   longer than three years
Fine for negligenc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Censure 

Reprimand
Imposition of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
�Full or partial suspension of  
   �business operations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Revocation of registration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Suspension of practicing fo  
   two years or less
Suspension of part of  
   �practicing for one year or less
Reprimand. 

Revocation of registration 
Suspension of business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A fine for negligenc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Censure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s

Permanent disbarment: cases where an  
   �attorney-at-law i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greater 
punishment on not less than two 
occasions in connection with the duties 
of an attorney-at-law and the execution 
of such sentence is made definite, cases 
where a person has repeatedly a ground 
for disciplinary action after being subject 
to a disciplinary action of suspension 
from duty or heavier action on not less 
than two occasions under this Act and is 
deemed highly inappropriate to perform 
the duties of an attorney-at-law. 

�Others: cases where an attorney-at-law  
   �violates this Act, cases where an 

attorney-at-law violates the regulations 
of a local bar association with which he/
she is affiliated or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cases where an attorney-at-
law engages in conduct which damages 
his/her dignity as an attorney-at-law, 
regardless of whether such conduct is 
committed on or off duty.

A patent attorney violates this  
   �act or an order issued under 

this act.

Where he violates this Act or  
   �order made under this Act 
Where he makes gross  
   �mistakes or omissions in audit 

and certification
Where he violates the bylaws  
   of the Institute
Where he causes damage to  
   �the integrity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regardless of 
accountantʼs functions or 
other functions

Where he/she violates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Where he/she violates  
   �regulations of the Korea 

Association of Certified Tax 
Accoun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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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신설과 관련하여 의료인 중앙회의 처분 요구에 대한 정부 

기관의 조치 현황에 대한 종합적 분석도 필요하다.   

의료규제 법률 개정 현황   

1. 의료규제 관련 의료법 개정 현황 및 개정사례  

19대 국회 하반기에 해당하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 의료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 

(안) 현황을 규제정보포털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첫째, 의원

입법의 경우 33건이 발의되었고 해당 조항은 52개이다. 임기

만료로 폐기된 22건을 제외하고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법률은 

총 11건에 규제 조문 수는 15개에 이른다. 둘째, 정부입법 현

황[8]은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5건이다. 

1)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 등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법률

안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

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 정도가 중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제4조제6항, 제65조제1항  

제6호 및 제87조제1항제1호의 2)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에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및 의약품과 일회용 주사 관련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내

용 등을 추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아 사람의 생명 또는 신

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36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64조제1항제9호 신설) 조

항이 반영되어 있다.

동법 개정법률안의 개정 사유와 시사점에서 교훈을 발견

할 수 있다. 2015년 다나의원 환자의 C형 간염 감염문제는 

2016년 강원도 원주의 의원 등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과 

C형 간염 집단감염이라는 동일한 문제로 확산되면서 전문가

로서 의사의 권위가 추락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는 집단 감염된 C형 간염 피해자 및 국민과 언론의 비판에 

대응하여 2015년 12월 4일 다나의원 역학조사 경과 및 후속 

추진방향을 발표한다[9]. 보도에는 역학조사 경과와 의료인 

면허관리 방안이 포함되었다.

복지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은 2016년 4월 29일 의료법 일

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의안번호 

1918695)에 포함되어 통과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일회용 주

사 관련 의료용품을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

여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

록 하며, 위해 정도가 중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동법 개정안은 

2016년 5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과정에서 동법 제87조제1항제1호의 2

의 벌칙 규정이 삭제되었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는 기존에 의료법 제36조(준

수사항)에 근거하여 의료법시행규칙에 이미 포함되었다. 의

료법시행규칙 제33조제10호에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한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63조에 

근거하여 시정명령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1회용품 재사용금지 위반은 의료법시행규칙으로 시정명

령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이 개정 의료법에 포

함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일부 의료인들의 

비정상적인 의료행위가 문제될때마다 의료법을 개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2)	�의료인의 품위유지 위반 시 윤리위원회가 자격정지 처분 

요구

2011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11418)에는 지역별·연령별로 의료인력 현황

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의료인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하거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인 중앙

회가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전문성을 확보하려

는 취지로 개정안이 추진되었다. 

의료인은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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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신고토록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

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5조 및 제66조). 또한 

의료인 중앙회는 소속 의료인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

우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

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66조의2 신설).   

동법 개정안의 추진과정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

문위원의 검토보고서[4] 4면에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

원회가 회원권리 정지 등의 징계 결정 등 자율규제를 실시

하고 있으나,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와는 다

르게 그 징계가 법적·행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

고, 단순히 명예와 관련된 성격이 강해 징계로서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인 중앙회는 

소속 의료인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윤리위원

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허권에 대해서 정부가 공적 관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 효력의 정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면허재등록 제도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료인 중앙회

와 소속 의료인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윤리위원

회 심의·의결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 1월 3일 제안된 양승조의원등 11인의 의료법 일

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0546)에는 의료인단체 중앙위원

회에 윤리위원회를 두고(동법 제28조제7항 신설) 의료인 품

위손상행위 및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징계 처분 권한을 부

여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에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라는 모호한 규정은 자격정지 대상이 될 행위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규정 재검토

가 필요하다.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의료인의 권리

를 제한하는 것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반영되어 의료인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인의 자율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준의 직접 징계권

이 아닌 징계처분 요구권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변리사와 공

인회계사 수준의 징계처분 요구권조차, 2011년 4월 28일 법

률이 공포된[5] 후 최근 5년간 해당 조항 적용 이후 의료인들

의 자발적인 참여 여부, 의료인 중앙회와 정부의 대응 여하

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3) �리베이트 처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추징 등

2010년 4월 28일 제289회 제9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8287)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

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

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

는 것을 금지하는(제23조의2제1항 신설) 내용이다. 또한 의

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 제조

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

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제23조의2제2항 신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당한 경제

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하여 1년

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제66조제1항제9호 신

설) 할 수 있는 조문이 신설되었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

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도록(제88조의2 신설) 하고 있다. 

동법 개정법률안의 개정 사유는 손숙미의원 등 11인이 발

의한(의안번호 1807904) 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보건복지

위원회 검토보고서에 “특정약품을 처방한 의사 또는 조제·

판매한 약사에게 그 약값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비용과 제약업체가 새로운 의약품을 납품해 주는 대가로 병

원에 제공하는 소위 랜딩비 등 불법 리베이트가 2008년 기

준으로 의약품 총매출액의 20%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리

베이트 등의 수수행위는 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과 가

격인하에 전념해야 할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를 불필요한 

영업 경쟁으로 내몰고,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은 결국 약값 

및 의료기기가격에 반영되어 국민들이 불공정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따라

서 의약품 채택·처방, 의료기기 채택·사용 등 판매촉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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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 처벌 및 행정처

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나아가 건

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

감”하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10].

의료인이 의약품의 구입·처방,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가

로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경우 개정안은 형사 처벌과는 별도

로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의료인 자율규제 변화의 방향     

의사의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영국의학협회

(General Medical Council, GMC) [11]의 자율적인 의사 등

록 방식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또한 법률가와 일반인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확보되는 장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

다. 의협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위촉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구심을 불식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현행 법률은 “각 중앙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

분 요구에 대해 정부 당국이 어떻게 판단하고 반영하는지 여

부를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의료인의 

자율규제가 보장되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른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 현황과 관련된 법조문에는 

징계요구권과 징계위원회 구성 등을 명시하고 있다. 변리사

법 제16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세무사법 제17조에서는 

각 전문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청

이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징계의 경우 대

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직

접 징계권한을 가지며 법무부는 징계위

원회 구성에만 참여하고 있다[4]. 의료

인 자율규제가 변호사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

은 의료인을 포함한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제재적 처분과 같은 일반적인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규

정에 엄격해석의 원칙 적용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침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기

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 및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그 근거규정에 대한 엄격한 해석과 적용이 요청된다(대법원 

2004년 5월 14일 선고 2004두3076 판결. 부담금 부과처

분). 헌법재판소도 침익적 행정행위의 부과요건 등은 법률로 

엄격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헌재 2000년 3월 30일 

98헌가8 결정 참조). 

의협의 자율규제는 의협 정관과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하

면 협회 산하에 각종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회원에 대

한 자격심사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결정 가능한 조치는 고발, 행정처분 의뢰,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 5,000만 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경고 및 시정지

시 등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으로 의협에 변호

사협회와 같이 의사면허 박탈이나 정지가 가능한 권한을 부

여할 필요가 있다[12]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특히 면허자

격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법적인 개선은 시급하다. 최근 

5년 동안 의사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최근 5년간 전체 행정처분 대상 의사 수는 

3,310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면허자격정지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의견청취 절차

인 청문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제도적 결함은 개선되어야 한

다. 이를 실현하는 방안의 하나로 의료법 제84조를 개정하여 

면허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청문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면허취소 등 의사들의 행정처

Table 2.  Revocations of medical license (2011-2015)

Causes of revocation 
Cases of revocation (year)

2011 2012 2013 2014 2015 Total

Any of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Article 8 

3 13 8 15 13 52

Medical treatment during the suspension  
   �period pursuant to Article 66, or received 

suspension more than three times

0   1 0   0 13 14

License rent 3   4 0   4   2 13

Total 6 18 8 19 28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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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대상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자격정지처

분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의견청문 절차가 보장되어 있지 않

은 현실은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의료의 전문직업성을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가 

의료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과거에는 의

사들 각자의 임상 능력과 전문가 윤리가 진료결과를 결정하

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국가의 의료개입 여지는 상

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국가의 의료비를 조달하고 진료비를 

지불하는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의 의료개입의 정당성

이 부여되었다. 의사와 의료기관에 따라 의료의 질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같이 최근의 의료체계는 전문가 자

율규제보다는 의료제공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방식

으로 변화하고 있다[13]. 사회적 책무성은 “어떤 집단이 자

신의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는 절차와 과

정”으로 정의된다.

의료영역에서 사회적 책무성이 부각되면서 자율규제와 함

께 정부에 의한 규제와 시장기전이 의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

한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었다. 향후 의료전문가의 자율규제

와 정부규제, 시장기전의 역할배분과 균형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여기서 의료전문가들의 자율규제만으로 의료의 질이 보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여 취약한 자율규

제를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14]는 

의견에 주목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발전방안 

연구[15]는 의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의료전문가의 

상향식 평가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하며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료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의학회가 제시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

가 중장기 전략 중에서 의료전문가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의

료인의 자율규제 및 사회적 책무성을 중시하는 제안에서 시

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항

목을 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하향식 방식이 

아니라 의료전문가의 자발성에 근거한 상향식 평가방식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은 의료전문가의 참여 확대 방안

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의료 질 향상 친화적 제

도개선을 통한 의료전문가의 참여 유도에 대한 제안까지 의

료인의 자율성 확대와 사회적 책무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검토 가능한 대안이다. 

의료인 자율규제의 법률 근거와 제도적 

정당성       

의료 분야는 전문직의 위상을 가지고 발전하였다. 즉 고도

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의 운영을 일반적인 시장경제 방

식에 두지 않고, 자율규제 형태로 통제하는 방식을 전문직업

성이라 명명한다. Freidson [16]은 전문직업성에 대해 소비

자 혹은 경영자가 아니라 직업구성원이 노동을 통제하는 제

도적 환경이라고 하였다. 변호사와 의사와 같은 대표적인 전

문 직역에 대해 전문직업성이 강조되고 수용되는 것은 양심

적인 전문지식의 활용을 유도하여 이윤보다는 사람을 먼저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수용되어진 것이다. 이 같이 전문직업성의 영역은 전문성, 

배타적 직역성, 교육제도, 전문직 단체, 윤리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국가가 전문 직역군에게 독점적 지위와 자

율규제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전문직 단체가 주도

하는 전문성 교육과 직업윤리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 자율적 

규제가 작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료인의 전

문직업성은 의료인에 대한 독점적 지위의 보장과 함께 직역

을 대표하는 단체에 의해 전문성이 고양되고 자율규제가 작

동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의료인 자율규제 권한 부여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자율

규제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상반된 견해가 공존한다. 본 논

문은 의료인의 자율규제권 부여의 찬반 논란을 떠나 의료인 

중 의사의 자율규제를 법적가능성에 주목하여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

문가 단체의 자율규제권은 허용되어 있다. 그러면 의사의 자

율규제권 부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 법률에 근거하여 자율

규제가 부여된 전문가 단체 운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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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에 근거하여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권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의료인의 

자율규제를 논의할 때 변호사의 자율규제와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인식되는 변호사와 의사

의 자율규제와 필요하다는 인식의 기반을 공유한다. 그러나 

변호사와 의사는 근거 법령을 비교하면 유사한 전문직이라 

분류할 수 없는 명확한 법률적 이질성이 확인된다.   

2016년 7월 1일 의협에서 개최한 ‘면허관리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발

표자로 참석한 박현화 변호사는 분야는 서로 다르지만, 의

료인과 변호사 모두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이며 현재 운영되

는 변호사협회의 자율규제 방안이 의사면허 관리제도 개선

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하였다[17]. 그러나 희망은 여전

히 희망에 그칠 뿐이다.    

변호사법 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를 담고 있는 제1조

(변호사의 사명)제1항에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

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2조(변호사의 지위)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

시하여 법적 지위를 확고하게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변

호사의 직무)에는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

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

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대리행위

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의 사명과 지위 그리고 

직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의료법 제1조(목적)에는 “모든 국민이 수

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

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의료인)제1항에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

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로 정의하며 동법 제2

조제1항제1호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6항에서는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까지 포함되는 등 변호사와 의사가 유사한 전문직

으로 분류가능한 근거가 적어도 법률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민의료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개

정의 추진으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변

호사와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불가능하

다고 판단된다. 의료인 자율규제권 도입의 제도적 가능성이 

검토되려면 변호사법과 동일한 수준의 가칭 의사법 제정 등

이 전제되어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의료인 자율규제가 법적으로 가능하려면 의료

인에 대해 규정하는 가칭 의사법 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 의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00년 1월 2일 대한제국 시기에 제정

된 의사규칙[18]은 현재의 의사와는 거리가 있으나 의사에 

대한 최초의 법률로 평가되고 있다. 

일제는 1913년 11월 조선의사규칙을 제정하였다. 일제 말

기에 전쟁이 확전되면서 1938년 국가총동원법, 1942년 의

료관계 징용령이 있었고, 1944년에 조선의료령을 반포하여 

기존의 의사규칙, 치과의사규칙, 의생규칙 등 의료인을 규

율하는 개별 법령을 통폐합하였다. 조선의료령은 전쟁 막바

지에 필요한 의료 인력과 시설의 징발이 주요 목적이었다

[19-21]. 

일본에서는 1942년 10월, 개별적 의료인 관련 법규를 하

나로 모으고 의료인력 징용에 관한 내용으로 전시통제적 성

격의 국민의료법이 제정되었으나 패전 후 미군 지배 하에서 

의료 개혁이 시작되어 1948년 7월 새로운 의사법이 만들어

졌다[22].

우리나라에서 해방 후에도 여전히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일제의 조선의료령을 대체하기 위해 1950년 2월, 보

건부는 보건의료행정법안을 제헌국회 문교사회위원회에 제

출했지만 통과되지 못했으며 1949년 대한의학협회장이 보

건부장관에게 조선의료령을 폐기하고 새로운 의료령을 제정

할 것 등을 건의하였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1951년 한국전

쟁 중에 피난 수도 부산, 2대 국회에서 국민의료법을 제정하

여 현행 의료법의 모태가 되었다[23].  

일본은 패전 후 새로운 의사법을 제정하고 의사의 자질향

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우리나라는 해방 후 

가칭 의사법 제정이 추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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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다나의원 등에서 발생한 C형 간염의 집단감염 사태를 계

기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면허관리 강화 방안 등의 대책

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의료법 개정은 동법 

제4조제6항 의료인의 의무에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한 전문직으로 분

류되는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 제2조에 “변호사는 공공성

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

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이것이 우리

나라 의사들의 법적 지위의 현주소이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와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를 포

함한 의료인의 자율규제권을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적은 접

근방식이다. 의료인의 자율규제 논의의 찬반 논란과 별개로 

법적 현실에 근거한 실질적인 논의는, 의사의 직무를 규정하

는 가칭 ‘의사법’ 제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법적 제한을 고

려하지 않으면 변호사법,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과 동격으

로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방식의 의사의 자율규제권 논

의는, 성립되지 않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 동안 추진되었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의 사회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의 접근이

었다. 그와 같은 사후적 법률개정이 의사라는 전문직을 효과

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지는 고민스러운 과제

이다. 본 논문은 최근의 의료법 개정의 사례를 통해 자율규

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안했다. 제도개선의 불

가피성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은 의료인 자율규제의 법

률적 근거로 삼기에는 제한적이며 가칭 의사법 제정이 그 출

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가칭 의사법과 같은 법

률이 부재했던 것은 아니다. 대한제국 시기 제정된 의사규

칙과 일제 강점기 조선의사규칙이 의사법의 근간으로 분류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의사 등 의료인들이 전문직업성에 근거한 자율

규제로 전문성과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가

능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의 자율규제권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단초가 되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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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er Reviewers’ Commentary

본 원고는 한국의 상황에서 의사직의 자율규제 관련 사례 및 법

안 검토와 함께 현 법률 체계의 문제점을 밝히고 폭 넓은 고찰

과 함께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의료 규제에 대한 최근

의 입법 제안들을 분석하여 비평하고, 다른 전문직의 법 조항과 

비교하여 현 의료법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

은 의사의 전문직업성과 연계된 자율규제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

을 주고 있다. 선진국 수준의 의료 환경으로 가기 위한 전문직

주도의 자율적인 의료의 규율 개발과 실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의사 직에는 현재 법 체계의 한계와 극

복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의사법(가칭)’ 제정 등 우

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

다고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